
- 1 -

대한민국 정부상징, 허락 없는 무단사용 주의해야!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로 판단될 경우 시정권고 및 형사처벌의 대상

<대한민국 정부상징>

#1. 특허청과 무관한 자가 ‘지식재산’에 관한 책을 발간하며 

‘ ’ 로고를 책 표지에 표시해도 될까요?

#2. 팬시용품, 문구류 등에 정부의 허락없이 ‘ ’상징만을 사용

하는 것은 문제 없을까요?

#3. 전자기기의 품질보증서에 무단으로  ‘ ’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최근 민간에서 관계 부처의 허락 없이 정부상징을 상품에 표시

하거나 제품 일부의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등,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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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상징*의 무단사용은 정부 및 정부상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정부혁신 동력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

 * 정부상징은 대한민국 3부(입법·행정·사법) 중 행정부를 표상하는 상징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를 표시하거나 각급 국가행정기관이 그 기관 명칭과 함께 사용하여 행정부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는 2016년 3월 29일 「정부기에 관한 
공고」로 대국민 공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정부상징을 상업적으로 사용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밝혀 정부상징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 위반행위가 되고, ▲정부상징이 사용된 상품이 정부의

상품이나 정부가 후원한 상품으로 혼동하게 할 경우 상품주체·영업

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며,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사용할 

경우 품질오인행위가 되므로 정부상징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선 안 된다.

위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는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 시정권고와 별개로 위 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벌도 가능한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은 행정부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지이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의

보호대상인만큼 위 상징의 무단사용이 위법행위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정경쟁행위라고 의심되는 경우, 특허청에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 및 신고접수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042-481-5190,

jyg2742 @korea.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2183-5837, 5837@koipa.

re.kr)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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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WIPO(국제지식재산기구)에 통보하여 보호되는 국기·국장 또는 그 밖의

휘장은 위 국가상징, 정부상징을 포함하여 총 73개임

붙임 1  WIPO(국제지식재산기구)에 통보하여 보호되는 정부상징

붙임 2  부경법 제3조(국기·국장)로 보호되는 국가 상징

근거규정 및 WIPO 6ter Number

국기

대한민국국기법[시행 2014. 1. 28.]
[법률 제12342호, 2014. 1. 28., 일부개정]

- WIPO 통지 완료(6ter Number: KR1)

국장

나라문장 규정[시행 2011. 12. 28.]
[대통령령 제23399호, 2011. 12. 28., 일부개정]

- WIPO 통지 완료(6ter Number: KR2)

국새

국새규정[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 WIPO 통지 완료(6ter Number: KR62)


